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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 충돌과 외교적 선택1)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1. 미·중 ‘패권 전쟁’ 또는 ‘전략 경쟁’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정치를 바꾸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슈퍼 파워(Super 
Power)로서 전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하며 동시에 선진 모범국의 역할을 해왔던 미국
이 국제방역 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는커녕 국내 보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확
진자가 212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11만7000명에 이르는 등 국제사회 리더십의 실종
을 가져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재선을 위태롭게 한 중국을 모든 사태
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응징에 나섰다. 이것이 미·중 갈등의 선거 공학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미·중 갈등은 미국이 중국의 ‘나쁜 행위들(bad behaviors)’을 용인하며 자
유민주국가로 전환되기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었을 뿐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의 측면을 가진다.2) 
  물론 지금의 미·중 갈등이 과거 냉전시기 미·소간의 대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초기 갈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패권 경쟁(hegemonic competition)’이 아닌 ‘전략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의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중요한 지적이
다. 왜냐하면 냉전 시기 미·소 대결과 달리 양진영에 소속된 국가가 명확하지 않고 
현재 중국 진영에 속한 국가라고 해봐야 북한, 쿠바를 꼽을 정도로 친중(親中) 진영이 
왜소하기 때문이다. 또 미·중 군사 대결이라고 해야 동북아, 동남아에 국한되어 과거 
미·소의 대결과 달리 전 세계로 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중요하게 지적될 

1) 본 글은 김인영, “[다산칼럼] 모두에게 버림받을 양다리 외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경제신문』 2020
년 6월 16일자에 실린 내용을 확대한 것임. 

2) ‘패권’은 영어의 ‘헤게모니(hegemony)’를 번역한 것이다. ‘패권 전쟁’은 ‘hegemonic war’로 강대국
의 전이(transfer)를 연구하는 국제정치학의 주요한 학문분야다. 

     ‘패권’을 구성하는 요인은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영토, 인구 등 다양하다. ‘power’에 대한 정의와 
같이 정의하기 어렵고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물론 시간에 따라 패권을 구성하는 요인도 달라질 것
이다. 하지만 군사력이나 경제력, 기술력의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지만 미국이 중국에 
뒤진다는 객관적 평가는 거의 없다. 또한 미국이 가진 매우 중요한 힘은 국제사회가 미국이 만든 국
제규범(international norms)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패권국이 되려면 국제사회의 자발
적 동의를 끌어 낼 수 있는 힘이 매우 중요한데 중국은 현재 그러한 자발적 동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력 측면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국제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유로(EURO)와 위안화의 도전이 있었지만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예를 들어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은 61.94%(2018년 3분기 기준), 유로의 
비중은 20.48%, 위안화의 비중은 1.8%이다. 미국이 가진 달러의 발권력 또는 달러 패권만으로도 미·
중 패권전쟁은 전쟁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토론� 1] 미·중�패권전쟁과�한반도의�미래

- 34 -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미·중 갈등은 아직 물리적 자원이 동원되는 전쟁의 
단계와는 거리가 있다. 미·중 군사대치도 동북아에 국한되어 언론에서는 ‘동북아 신
(新)냉전’ 정도로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의 갈등이 ‘글로벌 패권경쟁’의 모습을 보이는 측면들이 있다. 첫째, 미
래 패권을 결정짓는 것은 과거와 달리 영토의 확대가 아니라 기술의 선점이며, 기술 
경쟁의 측면에서 중국이 놀라운 추격을 보이고 있고 일부 앞서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 성격 때문에 인공지능(AI)의 빅데이터 분야에서 중국이 앞설 
수밖에 없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미국이 앞선 알고리즘 부분에서의 우위를 상쇄시키
고 있는 현실이다. 미래의 정보처리 능력을 좌우할 슈퍼컴퓨터 경쟁의 경우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일방적 리드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미국과 중국이 슈퍼컴퓨터 
우위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최근 발표된 ‘전 세계 톱500 슈퍼컴퓨터’ 순
위에선 미국 에너지국(DOE)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서밋’이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톱500 슈퍼컴’ 대수 경쟁에서 중국이 219대, 미국이 116대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고 있으나, 성능 기준으로는 미국이 전체의 38.4%를 차지하여 중국(29.9%)을 앞
서고 있다.3) 다시 말해 기술패권의 대표적인 부분인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서 미·
중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이번 미·중 충돌은 무역, 기술, 군사적 영향력에서의 경쟁으로 다면적 차원의 
대립을 보이고 있어4) 과거 미·소 냉전의 이념 대립(ideology competition)과 다르다. 
그래서 패권경쟁처럼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 보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이라는 보고서에
서 지금의 미·중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미
국과 중국 두 체제가 장기적 전략 경쟁상대에 있다(“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long-term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our two systems.”)고 분명히 기
술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1) 경제적 도전
(Economic Challenges), (2) 가치에 대한 도전(Challenges to Our Values), (3) 안
보에 대한 도전(Security Challenges)의 3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1) 미
국인과 미국영토, 미국의 생활방식을 지키고(protect the American people, 
homeland, and way of life), (2) 미국의 경제번영을 지키며(promote American 
prosperity), (3)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preserve peace through strength), (4) 미
국의 영향력을 증진시킬 것(advance American influence)을 약속하고 있다. 

3) 백지영, “미-중 슈퍼컴퓨터 경쟁, 올해도 치열,” 『디지털데일리』, 2019년 6월 18일.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82532.

4) 니얼 퍼거슨은 최근의 미·중 충돌을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과 지정학적 문제 등이 섞인 다면적인 분
쟁”으로 규정한다. 안별, “과거 미·소 냉전, 무역전쟁과 달라...경쟁국과 동맹국 급속하게 갈릴 것,” 
『조선일보-위클리 비즈』, 2020년 6월 12일,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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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패권 경쟁 시 패권국과 도전국 사이에 나타나는 ‘상호 적대감’과 ‘대결 이외
에는 대안이 없다’는 두려움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도전자는 도전을 그만두면 되지만 
미국은 패권국이기 때문에 도전을 피할 수 없다. 피한다면 그것은 도전국에게 패권을 
넘겨주겠다는 신호이며 또한 굴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을 비롯한 유럽에서 대중국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관제 
민족주의 감성에 기대는 등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세계 각국에 마스
크를 지원하거나 방역용품을 지원하며 반중국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측
면이 있지만 코로나19 발원국의 이미지와 늑장 대응, 코로나19를 감춘 비도덕적 행위
에 대한 비난이 워낙 커서 단기간에 반중 이미지를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거기에 중
국정부가 미국이 코로나19 발원에 대한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을 과거 제국주의
에 유린되었던 치욕의 상황과 연계시켜 관제 민족주의를 조장하는 측면도 보이고 있
다. 이는 중국 역시 ‘대결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두려움으로 미국과 대결을 피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 미·중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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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키디데스의 함정’

  국제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Graham Allison) 교수는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 2017)』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설명하며 기존 강대국과 부상하는 신흥 
강대국 사이에 “과연 전쟁이 필연적이었을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앨리슨
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쓴 투키디데스의 말을 빌어 전쟁으로 이끄는 근본적 원
인은 지배 세력과 신흥 세력 간의 구조적 긴장이 얼마나 깊은 기에 달려 있지만 여기
에 기름을 끼얹는 주요 동인으로 이해관계, 두려움, 명예의 세 가지를 든다.5) 미·중은 
이미 일대일로의 추진, AIIB(Asian Infrastucture Investment Bank)의 설립, 무역분
쟁,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론, 화웨이 제재, 홍콩 보안법 제정, 미국산 대두·돼지고기 
수입중단, 난사군도 분쟁 등으로 구조적 긴장은 깊어져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는 이
미 갈등관계에 들어서 있다. 다음은 ‘두려움’인데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같은 행
위를 “아테네가 끝없이 팽창하며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을 잠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스
파르타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협으로 인식했던 것”과 같은 두려움에 도달해있
다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명예’는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트럼프의 명예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또 재선을 가능하게 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꿈의 실현이다. 그런데 이 꿈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의 꿈인 ‘중국몽(中國夢)’과 공존불가능의 갈등관계다.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시진핑의 꿈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꿈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개인
적 차원으로 본다면 트럼프는 재선과 역사에 남을 대통령의 업적이지만, 시진핑에게
는 3연임과 더 나아가서 모택동을 능가하는 업적인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반열에 올
려놓는 역사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할 꿈이자 명예다.  

5) 그레이엄 앨리슨,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Graham Allison, Destined War)』, 서울: 세종서적, 
2018, p.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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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와 시진핑이 각자의 꿈을 향한 명예를 건 패배할 수 없는 한 판의 싸움이 시
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동남아의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동북아의 대
만, 일본, 그리고 호주를 포섭하여 중국을 지리적으로 포위하고 있다. 두려움을 느끼
는 중국은 사사건건 미국에게 “참견 마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 미·중은 패권을 건 열전(熱戰)에 돌입할 것인가. 중요한 예시가 있다. 6·25
전쟁 당시 북·중 국경으로 몰려드는 유엔군에 위협을 느낀 중국은 참전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냈었다. 하지만 미 정보국은 이 경고를 과소평가했으며 결국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격돌했다. 그리고 각각 3만5천, 15만명의 사상자를 냈다. 미·중이 
상호 위협을 넘어서 열전으로 전환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상자가 지나치게 
크다. 달리 말하면 ‘동북아 신냉전’이 동북아 열전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21세기 미래 패권을 좌우할 기술 선점을 향한 기술 패권경쟁은 전쟁 차원으로 진행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3. 문제는 한반도다

  문제는 한반도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중국과 뗄 수 없는 전통적 핵심 이
해관계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한국을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의 ‘약한 고리’로 파
악하고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금도 중국 대사관은 청와대와 주요 인사를 향해 미
국을 등지고 중국 편에 설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을 것이다.
  요즈음 북한이 갑자기 탈북인권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응 미진을 트집 
잡고, 미국에 강경발언을 쏟아내는 시점과 최근의 미·중 대결의 격화와 사드장비 반입
과 시점이 일치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리바바(Alibaba)가 인수한 이후 
친중(親中) 영문매체로 분류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SCMP)가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하는 확대 G7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한
중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이며 시진핑의 방한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흘리는 모습에서
도 엿볼 수 있다. 중국이 해야 할 대(對) 미국, 한국 견제를 북한이 대행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6) 

4. 중국은 미국을 대신할 수 있는가7)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은 중국대륙 방향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위치한 태평
양으로의 진출로 번영을 이루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과의 

6) 김여정의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부상과 대남 강경 대응 기조를 볼 때 김정은-김여정의 역할분담, 
북한 권력구조 변화의 가능성 등이 주요 배경으로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대 남한, 대 미국 
강경 기조를 중국과 논의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중국의 배
후설, 중국 용인설, 북한이 그 동안 문재인 정부에게 공을 들였던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버리고 동
북아 신냉전에서 좀 더 친중 성향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다.   

7) 김인영, “그들은 왜 중국에 집착할까,” 『자유경제에세이』,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2020년 3월 15일
의 결론 부분을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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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격차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도 대륙으로의 투자가 아닌 해양진출을 통한 무역
으로 만들어 냈다. 
  하지만 미·중 패권전쟁에서 중국과 연대하자는 소위 ‘친중’ 세력은 대한민국의 안전
을 지켜내고 경제를 융성하게 했던 해양으로의 진출 패러다임은 끝났고 이젠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교류·협력을 위해 대륙으로 진출해야 살길이 열린다고 강조하고 있
다. 
  그러나 중국을 포함하여 북한, 러시아가 가까운 미래에 미국, 일본이 해온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도로와 철도 같은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와 시장경제라
는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북한과 극동러시아에 어떠한 경제
적 기회가 있을지 부정적이다. 또 미국과 중국의 경제, 군사, 외교에서의 패권전쟁이 
모두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승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다. 
  미국의 특징은 인류 역사상 영토적 야심이 가장 적은 패권국이며 상대에게 군사적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패권국이라는 점이다. 중국이 세계 G-2의 반열
에 올랐지만 – 물론 미국이 중국을 G-2의 일원으로 대우해 준 것이지만 – 아직까지 
세계가 공감하는 가치(value) 내지는 보편 이념(ideology)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로마는 점령국들에 ‘법’과 ‘법치’라는 가치를 제공하며 제국의 역할을 수행했다. 영국
은 산업혁명으로 세계에 기술혁신을 제공했고, 자유무역이라는 규범을 인류 공통의 
가치로 제시했다. 그리고 그 가치로 세계를 빈곤에서 풍요로 이끌었다. 미국은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고 전 세계에 번영을 가져왔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 어떠한 내용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가? 의문이다. 1인 지배체
제, 강력한 사회동원력, 공산당에 의한 감시와 통제, 국가 통제경제를 중국적 가치로 
전 세계에 제시할 수는 없다. 때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동의하는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 찾기 힘들다. 러시아, 베트남, 미얀마, 북한조차도 중국적 패
권질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음에서 중국적 가치의 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
다. 때문에 조셉 나이(Joseph Nye)는 “(중국이 패권국이 되려면) 중국은 소프트파워
를 성공적으로 키워서 주변국들의 호감을 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주변 국가들은 군
사력과 경제력을 키우는 것을 보고 경계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힘의 균형을 맞
추기 위해 자기들끼리 서로 단합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충고하고 있다.8)

  중국식 통치 또는 중국식 패권에 관하여 국제사회의 많은 인사들이 “저는 제 손자·
손녀가 중국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하고 있다.9) 때문
에 최근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이나 홍콩을 보안법으로 자유가 통제되는 사
회로 만들려는 중국의 시도에서 세계는 더욱 두드러지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8) 조셉 S. 나이, 이기동 역,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Joseph S. Nye, Jr. Is the American Century 
Over?)』, 서울: 프리뷰, 2015, p.210.

9) 힐러리 클린턴의 말. 그레이엄 앨리슨, 정혜윤 역, 『예정된 전쟁(Graham Allison, Destined War)』, 
서울: 세종서적, 2018,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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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의 선택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선택은 항상 어렵다. 하
지만 바뀔 수 없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올바른 선택
이었으며 지금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다.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 번영국가로의 길도 멀고 북핵에서 안전하지도 못하다. 대중
국 포위망의 ‘약한 고리’로 보이는 것도 북한 트집 잡기의 대상이 되는 것도 바람직
한 외교는 아니다. 무대응 외교는 굴종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미·중 양다리 외교는 
양자 모두에 버림받는 외교적 선택임을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균형자론’과 문재인 정
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경험한 바 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다음의 길을 선택할 것을 제시한다. 한미동맹의 원칙 속에 한
중우호 확대라는 실리의 추구, 적극 외교와 조용한 외교의 조화, 일본 등 주변국과 
화해하고, 새로운 우방을 적극 찾아 나서며 지지 세력을 확대하는 자강(自强)의 길을 
가는 명민(明敏) 외교(prudent diplomacy)가 절실하다.10)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가 제시하는 위기 시대의 지도자, 즉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지혜를 동시에 갖춘 지도자가 나타나야 한다. 대한민국에 그런 지도자가 나타
날 국운(國運)이 남아 있을지?

10) 본 글에서는 미·중 충돌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대응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의 변경과 대중국 투자와 수입의 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의
할 수 없다. 국가주의의 관점에서 기업의 투자 결정을 대신하겠다는 발상이다. 기업 스스로 위험을 
헷징(hedging)할 것이므로 기업의 선택에 맡기는 방안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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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세계는 중공(中共)의 실체에 눈을 뜨고 있는데, 한국은?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반년째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
데,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바꿔놓을 국제정세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져 나
오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더욱 심화될 미중(美中) 간 갈등이다. 

그런데 미중 패권다툼이 낳을 세계질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양극으로 갈린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미국 주도의 거세어진 압박을 중국공산당과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가 견디지 못하고 크게 흔들릴 것이란 예상이다. 체르노빌 사건이 소련 붕괴의 전조
(前兆)였던 것처럼, 코로나가 “중국의 체르노빌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1) 또 다
른 견해는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자본주의에 대한 실망으로 시장중심의 신자
유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미국의 헤게모니가 쇠퇴한다는 전망이다.2)

문제는 현재 대다수의 영어권 및 유럽 등의 자유진영은 전자의 의견으로 모아지고 연
대를 맺고 있는데 비해, 한국정부와 정치권 및 주류언론은 후자의 의견, 즉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시대가 종식되고 큰 정부와 보편적 복지의 ‘뉴딜’시대가 열릴 것이
라는 의식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이다.3) 현 정부와 거대여당도 이 흐름을 타 ‘한국판 
뉴딜’을 밀어붙이고 있다.4) 이는 국내 소위 지식인들과 주류언론의 심각한 친(親)중 
편향을 반영한다. 출판계도 친중 입장의 해외 서적들을 우선적으로 들여오고 있어서 
여론은 더 기울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뒤에 가려지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중국의 초기 은폐시도와 
계속되는 거짓말을 상기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한 본질적 원인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반중(反中)으로 하나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바로 읽고, 여전히 
중국몽(夢)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흔들어 깨워야 한다.

1) Jamil Anderlini, “Xi Jinping faces China’s Chernobyl moment,” February 10, 2020,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6f7fdbae-4b3b-11ea-95a0-43d18ec715f5 
(accessed June 17, 2020)

2) Kurt M. Campbell and Rush Doshi, “The Coronavirus Could Reshape Global Order: China 
is Maneuvering for International Leadership as the United States Falters,” Foreign Affairs, 
March 18,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0-03-18/coronavirus-could-reshape-glob
al-order (accessed June 17, 2020)

3) 예. 한겨레, “장하준, ‘코로나 사태는 신자유주의 바꾸는 계기’,” 2020년 4월 24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917.html (2020년 6월 17일 열람)

4) 정부24, “디지털·그린뉴딜…‘한국판 뉴딜’로 코로나 위기 넘는다,” 2020년 6월 1일,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2174390 (2020년 6월 17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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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시간이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책임이 전적으
로 중국정부, 정확히는 중국공산당에 있다는 것이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
국정부는 반성은커녕 진실을 계속 왜곡하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틈타 자유
진영의 여론을 혼란시켜 중국의 체제 선전적 야욕을 관철하려하고 있다.

우선 작년 11월 우한에서 최초 코로나바이러스가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중국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 진실을 알리려는 목소리들을 처
벌해왔다. 12월 30일 신종코로나의 존재와 위험을 세상에 처음 알린 우한시의 의사 
리원량(李文亮)을 비롯한 8명의 의사들은 한밤 중 공안에 끌려가 자아비판 각서를 쓰
고 풀려날 수 있었다. 리원량은 한 달 뒤인 2월 7일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
했다.6)

중국의 검색엔진이나 소셜네트워크 등에서는 신종 코로나 관련 키워드들이 차단되었
고, 바이러스의 확산 소식을 알린 천추스(陳秋實)와 팡빈(方斌) 등 여러 시민기자들은 
행방불명이 되거나 수개월 후에야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팡빈은 우한의 병원
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비닐에 싸인 시신들을 찍은 영상을 올린 직후 체포되었다
가 풀려났지만, 며칠 후 다시 사라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7)

더 경악할 사실은 중국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사람 대 사람 감염 사실여부를 대외적으
로 부인하며 세계를 안심시키던 와중에, 미국과 유럽 등에서 방대한 양의 방역물자들
을 중국으로 사재기해 들였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1월 20일이 되어서야 코로나바이
러스의 확산 위험성을 대외적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그 달 초부터 중국은 마스
크와 의료장갑 등의 방역 관련 물품들을 공격적으로 사들였고 동시에 해당 물품들의 
수출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금년 5월 초 공개된 미국 국토안보부의 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 1월 중국의 수술용 마스크의 수입은 전월 대비 278%, 의료가운은 72%, 
의료장갑은 32%씩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의료장갑 48%, 의료가운 71%, 마스크 

5) Olivia Enos, “Hold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ccountable for Its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 Heritage Foundation Report, May 12, 2020, 
https://www.heritage.org/asia/report/holding-the-chinese-communist-party-accountable-it
s-response-the-covid-19-outbreak (accessed June17, 2020)

6) BBC, “Li Wenliang: Coronavirus death of Wuhan doctor sparks anger,” February 7, 2020, 
https://www.bbc.com/news/world-asia-china-51409801 (accessed June 17, 2020)

7) Yew Lun Tian, “Chinese citizen journalist resurfaces after going missing in Wuhan,” 
Reuters, April 23,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china-journalist/chinese-citizen-jo
urnalist-resurfaces-after-going-missing-in-wuhan-idUSKCN22515X (accessed June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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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의료 환풍기 45% 씩 감소했다.8) 

중국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8만 4천명 선에서 
멈춰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정부가 그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경제성장률부터 각종 통계기록들을 왜곡해 왔다는 것이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지난 4월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이동 패턴과 인구분포
도, 그리고 타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속도 등으로 추정했을 때 중국 내 코로
나 확진자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2백 90만 명에서 4백만 명일 것이라고 보고했
다.9)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중국공산당 산하 기관이 구축 중인 내부 데이
터베이스를 입수했는데 이 문건에서는 중국 내 실제 확진자를 최소 64만 명으로 추산
하기도 했다.10) 또한 지난 1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우한 내 화장터 활동을 분석해보
면, 우한에서만 중국 공식 통계의 최소 10배인 4만 6천명이 코로나로 사망했을 것이
라는 추정도 있다.11)

지난 3월 초 발표된 영국 사우스햄튼(Southampton)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여행제
한과 환자격리 등의 ‘비약물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가 
지금보다 한 주 전에 취해졌을 경우 바이러스 확산이 최소 66%까지 제한되었을 것이
며, 2주 전이었다면 86%, 3주 전이었다면 95%까지 제한되었을 것이라고 한다.12) 그
렇다면 중국정부가 최초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인지한 12월 말부터 투명하게 세
계에 진실을 공개하고 NPI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면, 코로나의 전 지구적 확산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중국 사회주의의 폐쇄성과 고의적 은폐라는 것이다. 

8) SCMP, “Coronavirus: China hid details of outbreak to hoard medical supplies, DHS report 
says,” May 4, 2020,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82680/coronavirus-china-hid-de
tails-outbreak-hoard-medical-supplies (accessed June 17, 2020)

9) Derek Scissors, “Estimating the true number of China’s COVID-19 cases,” AEI Report, 
April 7, 2020, 
https://www.aei.org/research-products/report/estimating-the-true-number-of-chinas-covi
d-19-cases/ (accessed June 17, 2020)

10) Isaac Stone Fish, Maria Krol Sinclair, “Leaked Chinese Virus Database Covers 230 Cities, 
640,000 Updates,” Foreign Policy, May 12, 2020, 
https://foreignpolicy.com/2020/05/12/leaked-chinese-coronavirus-database-number-cases
/ (accessed June 17, 2020)

11) Radio Free Asia, “Estimates Show Wuhan Death Toll Far Higher Than Official Figure,” 
VOA, March 27, 2020, 
https://www.voanews.com/science-health/coronavirus-outbreak/estimates-show-wuhan-de
ath-toll-far-higher-official-figure (accessed June 17, 2020)

12) University of Southampton, “Early and combined interventions crucial in tackling 
Covid-19 spread in China,” March 11, 2020, 
https://www.southampton.ac.uk/news/2020/03/covid-19-china.page (accessed June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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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뿐 아니라 이제 세계가 반중(反中)

미중관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미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꾸준하게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행태와 사이버첩보행
위, 아시아 공해(公海) 등에서의 군사적 위협, 국제 친중 여론조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단지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의 대중 압박정책과 
디커플링(decoupling, 공급망 분리를 통한 무역의존도 감소)의 정당성과 명분을 재확
인시켜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정책은 지금까지 국제적 공조를 얻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대다수의 언론이 묘사하는 트럼프의 충동적이고 거친 독단적 
행보는, 국제사회는 물론 많은 자유진영 우호국과 동맹들도 동조하거나 가까이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과 실리적으로 깊이 엮인 여러 나
라들은 미중 간 심화되는 무역전쟁을 불편해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가 씨름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과, 이를 통해 드러난 중국 공산당의 자유진영에 대한 위
협적 실체는, 최소한 자유진영이 미국의 반중전선에 함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공
감하게 하고 있다.13)

미국의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다는 의식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반전
되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이 가
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작년 10월 미국 기업의 
66%가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반면 올해 3월에는 44%만 불가능하다고 응
답했다고 한다.14)

현재 코로나 팬데믹을 초래하고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중국정부의 양심
불량 태도도 자유진영의 반중연대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자국 내 코로나바이
러스 확산 통제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며 세계 각국에 의료물자 물량공세에 나선 중국
의 ‘마스크외교’도 역풍을 맞고 있다. 일단 중국정부가 지원한 방역마스크 등의 의료
물품이 절반 이상 불량품으로 드러나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지난 4월 승인했던 중국산 방역 마스크 86종 중 무려 72종에 대
한 승인을 취소했고, 네덜란드 등이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와 방호복 등은 절반가량

13) Steven Erlanger, “Global Backlash Builds Against China Over Coronavirus,” New York 
Times, May 3, 2020, 
https://www.nytimes.com/2020/05/03/world/europe/backlash-china-coronavirus.html 
(accessed June 17, 2020)

14) Trefor Moss, “Pandemic Makes U.S.-China Economic Breakup More Likely, U.S. 
Businesses in China Say,” Wall Street Journal, April 17, 2020, 
https://www.wsj.com/articles/pandemic-makes-u-s-china-economic-breakup-more-likely-u
-s-businesses-in-china-say-11587113926 (accessed June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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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품질불량으로 판정돼 리콜조치를 해야만 했다.15) 스페인과 터키, 그리고 필리핀에
서는 중국산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가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
다.16)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이 코로나를 먼저 ‘극복’하고 유럽과 북미를 포함해 세계를 지
원하는 입장으로 뒤바뀐 상황을 두고, 중국정부가 자국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의료 물자를 받기 위해선 
베이징의 도움에 공개적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명한 지도자와 성공적인 
정치 체제”로 인해 중국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표명해야 한다는 고발도 나왔다.17) 도가 지나친 ‘생색내기’ 외교이자 국제사회를 기만
하는 태도다. 책임을 지기는커녕 섣부른 자화자찬과 코로나위기를 틈타 미국 리더십
의 공백을 메꿔보려는 중국의 야욕은, 이렇다 할 열매를 맺기보다 도리어 많은 국가
들의 반중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호주는 또한 지난 4월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해 국제조사단의 필요성을 주장했
는데,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즉각 호주산 육류 수입을 일부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 수
입에 80.5%의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호주에 대한 무역보복을 감행했
다.18) 호주 대학 전체 학생의 무려 10%를 차지하는 중국유학생들과 전체 관광객의 
14%에 해당하는 중국관광객들의 호주 방문을 금지하기까지 했다.19) 자국의 무역과 
자국인들의 문화교류를, 개인의 자유권과 행복의 추구권을 위한 것이 아닌 ‘외교무기’
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대외정책이다. 하지만 지난 5월 18일 열린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국제사회는 호주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호주가 추진하는 
코로나 팬데믹 독립조사 진행 결의안에 무려 116개 국가가 지지한 것이다.20) 호주는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인해 수십조 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반중 입장을 취하고 있다.

15) 한국경제, “‘착용 하나마나한 수준’ 美 FDA, 中 마스크 인증 무더기 취소,” 2020년 5월 8일,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5087186i (2020년 6월 17일 열람)

16) 아시아경제, “스페인·터키·네덜란드까지…中 '마스크 외교' 퇴색시킨 불량품,” 2020년 3월 30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33007533588159 (2020년 6월 17일 열람)

17) Lara Zhou, “Coronavirus: why China’s ‘mask diplomacy’ is raising concern in the West,” 
SCMP, March 28, 2020,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77333/coronavirus-why-chinas-ma
sk-diplomacy-raising-concern-west (accessed June 17, 2020)

18) 매일경제, “‘코로나책임’ 발언에 中 발끈, 호주産 보리에 반덤핑 관세,” 2020년 5월 19일,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5/512554/ (2020년 6월 17일 열람)

19) 매일경제, “中, 잇단 호주 때리기…이번엔 유학·관광 금지,” 2020년 6월 10일,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0/06/596458/ (2020년 6월 17일 열람)

20) The Guardian, “Australia hails global support for independent coronavirus investigation,” 
May 18, 2020, 
http://theguardian.com/world/2020/may/18/australia-wins-international-support-for-indep
endent-coronavirus-inquiry (accessed June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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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과 견제는, 이제 더 이상 미국만의 어젠다
(agenda)이거나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만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코로나를 통해 중
국공산당의 실체에 드디어 눈을 뜨고, 오랫동안 눈감아왔던 중국공산당의 거짓말과 
위선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는 보다 본질적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만 여전히 중국몽(夢) 꾸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국제적 반중대열 구축에 본격 돌입했다. 우선 중국 중심의 세
계 제조업 생산 공급망을, 미국이 “믿을 만한 파트너들”과 함께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바로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Keith 
Krach) 경제차관이 지난 6월 외교부에 설명한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가 그것이다.21) EPN은 미국의 가치에 부합하는 아시아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이 안심하고 ‘탈중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반중경제동맹’이
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언뜻 보면 오바마 정부가 주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탈퇴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과 다르지 않은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 하지만 단지 다자적 경제협력체였던 TPP와 달리, EPN은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 
질서, 즉 민주적 가치, 투명성, 법치주의, 그리고 상호이익이라는 분명한 공통의 가치
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민주국가이자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필수적인 
인도가 EPN 구상에 포함된다. 코로나 팬데믹이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면모를 드러내면서, 미국의 반중블록의 구축 명분은 더욱 확실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에서 열릴 예정인 G7정상회의에 한국과 인도를 비롯
한 4개 나라를 초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22)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자유민주 
질서와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큰 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명된 ‘차이나 사회주의 
리스크’로부터 벗어나, 다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갖출 수 있는 새로운 플
랫폼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한국은 2016년 중국의 ‘사드(THAAD) 무역보복’으로 중국공산당에 길들여진 듯하다. 
중국정부의 눈치를 보며 보복이 두려워 ‘알아서 기는’ 사대주의에 빠져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는 “사드를 추가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에 가입하지 않으며 

21) 조선비즈, “美, 외교부에 '反中 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 설명,” 2020년 6월 5일,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5/2020060503316.html (2020년 6월 
17일 열람)

22) 동아일보, “트럼프 ‘G7에 한국 초청하고 싶어’…韓, 美中 갈등서 딜레마 심화,” 2020년 5월 31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531/101295052/1 (2020년 6월 17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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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不)원칙을 약속했다. 그러나 사드로 인
한 중국의 무역보복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을 통한 대중(對中) 의존도 감
소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해야 할 마땅한 명분을 제공한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
아선 안 되는 것이다. 중국 사회주의 체제가 초래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가 
배우고 있는 교훈이다.

미국의 EPN 구상은 25%에 달하는 비정상적 대중 수출 의존도를 줄이고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을 수 있는 기회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조선총독’이라는 비판
을 면하려면, 마땅히 중국과 사회주의가 아닌 미국의 ‘자유경제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한다. 시진핑의 방한에 목맬 때가 아니다. 지난 5월 27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정부의 초조함을 반영이라도 하듯, 시진핑 주
석의 방한 후에는 한중 관계가 “폭발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23)

정부와 언론의 친중 편향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입장은 고무적이다. 아산정책연
구원이 수년째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에 잘 나타난다. 한국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이 설문의 결과를 보면, “미중 갈등이 지속된다면 한국정부는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중국을 선택하는 비율이 사드보복이 
있었던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33%에서 14%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
면 같은 기간 미국을 선택하는 비율은 60%에서 78%까지 증가한다.24) 코로나 팬데믹
이 지나간 지금, 이 격차는 더욱 벌어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주의 체제다. 국제사회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통해 중국의 정치체제도 완화될 것을 기대했지만,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
기를 지난 지금 오히려 그 공산 전체주의는 강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한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주의에서 경제는 언제나 체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세
계는 이 중공의 실체에 눈을 떴다. 문재인 정부만 ‘중국몽’에서 깨어나 굴종이 아닌 
자유를 선택하면 된다.

23) 동아일보, “[인터뷰]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한한령, 올해 시진핑 방한 뒤 사실상 사라질 것’,” 
2020년 6월 2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602/101320301/1 
(2020년 6월 17일 열람)

24) Karl Friedhoff, Dina Smeltz, J. James Kim, Kang Chungku, and Scott A. Snyder, 
“Cooperation and Hedging: Comparing US and South Korean Views of China,”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October 15, 2019, 
https://www.thechicagocouncil.org/publication/lcc/cooperation-and-hedging-comparing-us
-and-south-korean-views-china (accessed June 17, 2020)


